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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개념을 ʻ시민이 수행하는 과학작업ʼ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ʻ시민ʼ은 

공식적인 전문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식을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과학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과학의 민주화 사례에서 주로 해당 분야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시민-지향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시민과학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를 시작으로 시민과학센터(1997)에 이르러서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들도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8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과학을 소개하면서 그 성취와 난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의 

시민과학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남겼고, 그 경험은 시민과학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시민과학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탐색해본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과학 활동은 주로 

ʻ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ʼ이나 ʻ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ʼ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ʻ연구플랫폼으로서 시민과학ʼ, ʻ거버넌스로서의 시민과학ʼ은 거의 시도된 적이 없거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특정 시민과학이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다양한 시민과학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상 4가지 유형의 시민과학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보적으로 사회적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과학은 단지 전통과학의 하위 개념에 머물지 않으며 많은 잠재성을 

가진 새로운 방법론이다. 

주제어❘시민참여, 시민과학, 과학작업, 제도화, 플랫폼, 거버넌스, 사회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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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시민과학(Citizen Science) 용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용어의 등장 이전부터 시민참여 과학활동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시민과학 사례

는 1932년 출범했던 영국조류협회(BTO, British Trust of Ornithology)의 

대규모 자원자 기반 새관찰 프로젝트들이다. 초기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전문 과학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ʻʻ전통적인 

시민과학(classic citizen science)ʼʼ이다. 

초기 시민과학은 여가활동의 한 형태였다. 그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남성이고 고학력의 고소득 계층이었다. 

그들은 특수 장비와 참여를 위한 재정적 자원과 시간이 있는 사

람들이었다(Haklay, 2013). 때로 아마추어 자원자들은 훈련받은 과학

자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해서 ʻʻ슈퍼 자원자(super-volunteers)ʼʼ라
고 불리기도 했다(Hames et al., 2012). 그렇더라도 전통적인 시민과

학에서 ʻ과학자ʼ와 ʻ시민ʼ의 경계는 명백했었고 과학자 주도로 시민

을 계몽하고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의 시민과학 경향은 점차 과학자와 일반시민과의 경계

는 모호해지고 있다. 유럽 및 북미에서 시민과학의 목적이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생태 및 환경보존 영역에서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거대-규모 데이터-수집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ʻʻ시민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시민을 만든다!ʼʼ는 구호와 함께 시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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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한 과학작업의 보조자가 아니라, 적극적 과학지식 생산 활

동으로 강조하고 있다(GEWISS, 2016).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 숙련, 컴퓨팅 자원 심지어 재

정지원까지도 제공하는 과학(시민과학)을 현실화하고 더 나아가 혁

신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주목받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

례로는 조류의 종 다양성을 기록하고 자연보존 문제를 요청하는 

ʻʻ이버드(eBird)ʼʼ와,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

던 ʻʻ스마트시민 프로젝트(Smart Citizens project)ʼʼ가 있다. 크라우드펀

딩 방식과 대규모 참여적 센싱(participatory sensing) 모델이 등장했고, 

일반시민이 직접 과학적 주제를 설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IT기반의 시민과학에서 시민들은 주

로 간단한 IoT(Internet of Things) 장치를 제공받아 데이터 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플랫폼과 도구모음(Toolkit)들이 확산되고 있다(Servedio, et al, 2017). 

한편 과학자들은 Citizenscience.org와 같은 시민과학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학

연구의 여러 측면들은 노동집약적이고, 시간소모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 IT기술과 결합하는 온라인 시민과학은 과학연구의 비

용을 줄이고, 연구 가용자원을 증가시키고, 시민과 과학자 사이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대중의 과학이해만이 아니라 과학의 대중 

이해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Nov et al., 2014). 

이 논문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시

민과학의 경험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과학은 

대중과 과학 사이에서 어떤 위상을 형성해 왔는가? 한국의 시민과

학을 형성해 온 한국적 맥락은 무엇인가? 우리도 유럽이나 북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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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처럼 정보기술기반 연구플랫폼 방식의 시민과학을 적극 적용

할 필요가 있는가? 국제적인 사례에서 시민과학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간략하게 시민과학의 개념을 정의할 것

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등장했던 많은 시민과학들 중에서 8개

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과학의 성취와 난관에 대해서 일화적 방

식으로 탐색해 볼 것이다. 그동안의 시민과학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남겼는데, 그런 경험들은 이후 시민과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과학 활동은 상당한 정도

로 ʻ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ʼ과 ʻ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ʼ의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시기의 시민과학 활동을 해석함으로써 향후 시민

과학의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2. 시민과학의 개념

과학과 대중의 관계 문제에서 계몽과 비판이라는 관점이 오랜 동

안 대립해왔었다. 계몽적 관점은 대중을 재교육하는데 주력해왔

고, 반면에 비판적 관점은 그런 계몽활동이 과학을 방어하기 위한 

이기적인 활동이라고 간주했다. 계몽관점이 과학지식을 강조했다

면 비판관점은 대중지식에 주목했다. 한편으로는 계몽적 접근과 

비판적 접근은 서로 반대 진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두 관점 모두 대중을 균질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자로 전

제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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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에서 대중의 성격은 상당히 다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단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과학지식과 대중지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양자

를 연결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과학자집단과 시민집단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더 향상된 과학-시민관계를 만

들 것인지는 점점 더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Irwin, 1995). 

하크래이(Haklay, 2015; Haklay et al., 2018)에 따르면 시민과학 

용어가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프리랜서 작가 R. 

커슨의 기술동향 기고문 ʻʻ환경을 위한 실험실(Lab for the Environment)ʼʼ
이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실험 

수행이 가능한 실험실을 찾기 어려웠고, 샘플을 보내서 결과를 받

기까지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속도는 동

기부여에서 중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실험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 오듀본 협회(National Audubon Society)의 산성비 캠페

인 역시 속도가 중요했는데, 50개 주에 살고 있는 225명의 자원자

들이 ʻʻ시민 과학ʼ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들은 빗물 표본을 수집

하고 산성도를 측정해서 협회에 보고했다. 그 결과는 매월 전국 

산성비 지도로 출간되었고 이 정보는 의회를 설득하는데 사용되

었다(Kerson, 1989).

그 후 시민과학 용어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되었고 주로 과학

자-주도로 진행되는 대중적 연구 프로젝트를 지칭했었다(Bonney, et 

al., 2009). 2014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시민과학을 ʻʻ전문적 과학자

와 과학기관의 안내 또는 그 안내 아래 협력하여 다수의 일반 대

중이 수행하는 과학적 작업ʼ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양과 규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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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했고 실천의 차원에서 점점 더 일반 대중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일반 대중에게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때로 과학자(기관)를 포함하지 않기도 

했다. 앨런 어윈(Irwin, 1995)은 시민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며, ʻ시민

-지향적 과학ʼ, ʻ시민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도움을 주는 과학ʼ 또는 

ʻ시민들 자신이 발전시키고 규정하는 과학의 형태ʼ라는 표현을 자

주 사용했다. 

시민과학과 유사하게 대중과학(popular science)라는 용어도 시

민활동가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독성폐기물의 영향을 추적하는 대중역학(popular epidemiology)이 이

런 형태에 해당한다. 대중역학은 ʻʻ일반인들이 과학적 데이터와 여

타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이 지닌 지식과 자원을 감독

하고 정렬시키는 과정ʼʼ이다(Clark & Illman, 2001). 시민과학의 사회

적 실험들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진화하고 있다. 

에이츨과 동료들의 연구(Eitzel et al., 2017)에 따르면 시민과학 

개념은 다양해서 때로는 연구협력의 도구, 방법론, 형식(전통 과학 

연구 실천보다 더 큰 규모의 방법)으로, 때로는 운동(과학연구 과정의 

민주화)으로, 또는 사회적 역량(사회의 지식-생산 역량, 증거기반 의사

결정 경로)으로 서술되곤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은 시민과학이 

기존의 과학연구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함축한다. 

사실 시민과학은 연구자와 시민 모두에게 많은 이득을 준

다. 예를 들어 시민과학은 과학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찰자와 아

이디어를 제공하고, 환경 의식을 증진하고, 전반적 과학연구 비용

을 절약하고 과학과 과학 연구과정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어 과학소양이 강화되며 과학자들과 시민을 연결하고,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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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촉진하고 공공재를 위한 사회적 실천을 수립할 수 있다

(Cappa et al., 2016).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시민과학프로젝트에 참여한

다. 일부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모으거나 분석하는 노동력이 필요

해서 시민과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과학이 공적 

이해관심에 봉사해야한다고 강하게 믿거나, 그들의 작업이 협력적 

평등주의에 기여하기를 원할 수 있다. 후자의 과학자 유형을 ʻʻ대
중과학자(public scientists)ʼʼ라고 부른다. 어떤 과학자들은 스스로를 

ʻʻ시민과학자(citizen scientists)ʼʼ라고 부르는데, 시민권을 연구 작업의 

중심에 놓고자 하기 때문이다(Stilgoe, 2009). 

한편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용어도 다양하

다. ʻ아마추어ʼ, ʻ애호가ʼ, 또는 ʻ동료작업자ʼ라고 불리거나, 때로는 

ʻ이버더(eBirder)ʼ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된 명칭도 등장하고 

있다. 시민 자원자에 대한 호칭의 풍부함은 참여자의 규모가 증가

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서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성장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시민과학이 빠르게 부상하는 배경은 불확실성을 관

리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흔히 위험을 줄이거나 제도화하는 과

정에서 정책입안자들은 해당 위험의 의미를 정량적인 것으로 만

들라는 압박을 받는다. 위험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 손해가 발생시킬 비용을 측정하

는 것이다. 위험 개념은 문제를 계산가능한 개연성의 차원으로 환

원하는 전문기술적 프레임으로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인공적으로 

경계를 만들고 가시적인 그림으로 변환한다. 그러나 그 프레임 내

에서 ʻ엄밀함ʼ이란 단지 개념적인 것일 뿐이다. 정량적인 위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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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모든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험 계산보다

는 오히려 해당 문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인지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 더 잘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Ravetz, 2005). 

그러므로 위험과 불확실성 문제는 단지 인지적인 것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기반 위에서 대중적 참여를 필

요로 한다. 이 문제는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행

위성, 책임성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줄 것

이라는 인식을 완화하고, 그 대신 대중과의 상호작용에 더 적극적

이어야 한다(Durant, 2008). 같은 맥락에서 피셔(Fischer 2005)는 과학

지식이 시민과 노동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주장한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회적 경험

이 필수적이다. 만약 아직 아무 정보도 없다면, 사람들은 평범한 

지식으로부터 외삽법에 근거하여 길을 발견해 갈 것이다. 과학적 

논리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천적 이성이라는 비공식적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때로 그런 방법이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일을 잘 해낸다. 이것은 일반

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며 사회생활에서 그런 의사결정은 ʻ합
리적ʼ이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일상적 경험과 믿음에 근거하여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

게 행동한다(Fischer 2005).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전

문성과 시민들의 필요와 문화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52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2호 043-093(2018)

한다. 어윈(Irwin, 1995)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대중집단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여러 

실험들로부터 ʻ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ʼ이 도출될 것으로 예견했다.

최근 시민과학은 정부제도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은 

ʻʻ크라우드소싱 및 시민과학법(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Act, 

2015)ʼʼ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는 시민과학을 ʻʻ개인과 조직이 다

양한 방식으로 과학 과정에 참여하는 열린 협력 형식ʼʼ이라고 정

의했다. 시민과학의 영역으로는 ʻʻ(1) 연구 질문을 형성하기 (2) 프

로젝트 설계를 창조하고 정제하기 (3) 과학실험 수행하기 (4) 데이

터 수집하고 분석하기 (5) 데이터 결과 해석하기 (6) 기술과 적용

을 개발하기 (7) 발견하기 (8) 문제 해결하기ʼʼ를 제시했다. 유럽연

합도 시민과학 개념에 대해서 ʻʻ일반 공중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과학작업 또는 전문 과학자나 과학기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과학

작업ʼʼ이라고 정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과 시민과학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

여,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개념을 ʻ시민이 수행하는 과학작업ʼ이
라고 정의할 것이다. 여기서 ʻ시민ʼ의 범위에는 공식적 전문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식을 획득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범위에는 과학자(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다. 과학의 

민주화 사례에서 주로 해당 분야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시민-지향적으로 사용한다. 이 경

우 그 행위는 그들의 시민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시민과학에서 일어나는 ʻ과학작업ʼ은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이 

수행해오던 연구주제와 방법론에 한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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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수행자가 시민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의 수행의 

형태는 적극적인 연구주제 설정은 물론이고 단순한 데이터 센싱

이나 재정기부 등도 포함한다. 시민들의 경험과 참여규모의 방대

함은 새로운 연구주제와 방법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유형 설명

1 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 과학소양, 대중의 과학이해, 과학의 대중이해

2 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 과학 민주주의, 과학연구 과정의 민주화

3 연구플랫폼으로서의 시민과학
과학과 시민을 매개, 연구협력의 도구, 방법론, 형식, 

흔히 전통 과학 연구 실천보다 더 큰 규모의 방법

4 거버넌스로서의 시민과학 사회의 지식-생산 역량, 증거기반 의사결정 경로 

<표 1> 시민과학 유형 구성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이츨

과 동료들의 연구(Eitzel et al., 2017)를 참조하고 한국의 문화적 환

경을 반영하여 시민과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자 한다. (1) 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 (2) 운동으로서 시민과학 (3) 

연구플랫폼으로서 시민과학 (4) 거버넌스로서 시민과학. 

이상 4가지 시민과학의 유형은 모두 시민과 과학의 상호작

용이며 사회적 학습들이다. 교육과 운동 유형의 시민과학은 가장 

오랫동안 다양한 사례가 쌓여왔다. 연구플랫폼은 최근 유럽과 북

미 지역에서 등장한 유형으로 Citizenscience.org 또는 Scistarter.com 

같이 과학자(집단)와 시민을 중재하여 과학연구와 문제해결을 지

원하고 있다. 거버넌스 유형은 시민 합의회의 방식이 가장 대표적

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시민과학 8가지 사례는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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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시민과학

한국의 시민과학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 등의 환경운동에서 

자주 발견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참여가 다양해졌는데 

특히 1990년대 ʻʻ생명윤리ʼʼ를 문제제기했던 시민과학센터(1997)가 

등장하면서 시민과학 활동은 좀 더 다양해졌다. 

1) 한국의 공해지도(1986)와 환경운동

1980년대 반공해와 반핵운동이 시작되었다. 반공해 및 환경 운동

은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했지만 그 운동의 내용은 정부와 주류 

과학기술 전문가(집단)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 주

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조사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었다. 초창기 반공해운동의 대표적 연구조사활동으로는 한국공해

문제연구소가 제작했던 ʻʻ한국의 공해지도(1986)ʼʼ가 있다.

ʻʻ공해문제에 관한 한 주민에게서 배워라ʼʼ는 말이 있다. 공해지역에 

살면서 온갖 공해피해를 맛보는 주민들만이 공해의 무서움을 정확

히 인식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에 앉

아서 무슨 ppm이니 BOD니 하는 숫자 놀음으로는 공해문제에 대

한 진정한 접근은 불가능하다.ʻʻ 

한국의 공해지도는 한국의 공해 현황의 특징에 대해서 (1) 

공해 피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토가 공해지도

로 선포될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 오염이 매우 급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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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하고 있으며 (3) 오염의 성격이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제

기했다. 이 공해지도는 7가지의 구체적 사례조사 - ʻʻ공해로 쫓겨

나는 울산ʼʼ, ʻʻ괴질로 신음하는 주민들 온산ʼʼ, ʻʻ전국 1, 2위를 타두

는 공해지역 부산ʼʼ, ʻʻ공해생산 자유지역 마산ʼʼ, ʻʻ폐유를 먹고 자라

는 김 광양만ʼʼ, ʻʻ하늘이 보이지 않는 도시 서울ʼʼ, ʻʻ원자력발전소와 

농약 공해ʼʼ-를 통해 공해 문제를 시각화했다. 예를 들어 <그림 1>

은 울산지역 괴질 발생 현황을 지도 이미지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공해지도 중 일부. 울산시 근교 온산면 괴질발생지역. 

온산면 달포부락에 살았던 이상원 군(12세)은 1984년부터 갑자기 원인모를 괴질로 

신음하다가 1985년 7월 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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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해연구소와 반공해운동연합을 거쳐서 공해추방운동연

합(공추련) 활동에서도 이런 연구조사 노력은 계속되었다. 창립총

회 보고서(1988. 9. 10)에 따르면, 그동안 ʻʻ민중이 직면하고 있는 공

해피해와 핵위기를 올바로 폭로하고 민중이 공해추방 반핵운동을 

주체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조사 홍보ʼʼ
했다고 자평했다. 

공추련의 정관은 사업 및 활동의 내용으로 ʻʻ공해문제의 원

인과 발생에 관한 연구ʼʼ를 포함하고 있다. 공추련의 활동은 사회

운동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이었다. 공

추련의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은 반공해 운동의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

했다. 공추련은 이러한 연구 · 조사 · 홍보를 통해서 공해 문제를 유

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함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

렸고, 원전 건설과 영덕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 개

입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1993년 환경운동연합이 출범했다. 환

경운동연합은 환경실태 조사와 분석을 위한 시민환경연구소(199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연구 및 제반 조사활동을 위한 기후

변화행동연구소(2009)와 같은 여러 전문기관들을 두고 있다. 환경

운동연합은 그동안 환경/생태/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통로

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그런 만큼 시민들의 경험과 인식도 변화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활동도 진행

했다. 당시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ʻʻ차
일드세이브ʼʼ는 스스로 방사능 측정 장치를 구입하여 주변 환경을 

탐지하기 시작했는데, 아스팔트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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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 논쟁이 벌여

졌는데 결국 차일드세이브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해당 아스팔트는 방폐장으로 옮겨졌으며 일상적인 방사능 

노출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은 정부

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유일한 과학적 사실의 원천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환경운동연합은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전문적인 핵종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에서

는 일본산 농축산물을 비롯한 식품조사, 생활 주변의 방사능 그리

고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오염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시민방사능감시센터, 2013). 이 센터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출범할 수 있었고, 기존의 전문가와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대안

적 과학작업을 조직했다.

한편 진성록(2014)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환경

운동연합의 활동은 변화했다. 전반기의 프레임이 기술적 전문성 

등을 이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주의였다

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전체의 근

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생태주의로 이행했다. 다시 말해서 ʻ관리ʼ
나 ʻ점검ʼ이 아닌, ʻ안전ʼ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는 ʻʻ무엇

이 ʻ안전ʼ인가?ʼʼ라는 지식의 문제로 유도된다. 

누구의 지식을 진실인 것으로 승인할 것인가를 두고 격돌했

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는 2017년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를 

들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건설

중단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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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물론 탈핵, 환경의 가치 못지않게 시민참여 확대도 매우 중요한 

가치다. 환경운동도 시민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운동의 대의에 맞춰 그런 성과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운동과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는 곤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는 이름만 숙의민주주의

였지 실제로는 참여 주체, 참여 수준과 권한, 결론 도출 방법 등에

서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진짜 숙의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며, 따라

서 탈핵 운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은 

필연이었다고 판단한다.ʼʼ1) (장재연, 2017. 12. 5)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원전 건설 재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

려웠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에게 원전 건설 측은 ʻ토건세력과 핵마

피아ʼ였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 결과에 실망한 나머

지,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더 많이 지지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간과했다. 시민참여단

은 장기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지지했는데, 이것은 환경운동의 성

과였다. 한국 사회는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생산해낸 과학지식 

주장을 자신의 내부로 체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8

번째 사례에서 다시 분석해 볼 것이다. 

종합하면 환경운동에 의해 제기되었던 여러 환경문제는 과

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시

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 참여는 과학기술이라는 블랙

박스를 열어보겠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과학

기술을 해당 전문가(집단)에게만 위임해왔던 전통으로부터의 일탈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기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ʻʻ단체나 운

동가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탈핵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변화, 발전해야ʼ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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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해당 과학자(집단)와의 지식 경합에 시민들이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 시민과학센터(1997~2017)

시민과학센터는 1997년 ʻʻ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이

하 과민모)ʼʼ에서 출발했다. 과민모의 출범은 과학기술운동의 담론

이 ʻ민중을 위한 과학ʼ에서 ʻ시민참여과학ʼ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

미했다(이영희, 2017). 당시 국제적으로는 복제양 ʻʻ돌리ʼʼ 발표가 있

었고 국내적으로 정치 민주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경실련, 참여연

대 등 각종 시민운동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과민모

는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화의 필요가 널리 공감을 얻었던 반면

에 과학기술에 대해서만은 그런 공감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문제

라고 인식했다. 과학기술은 시민들의 진지한 참여없이 정부 ․ 기업

․ 과학엘리트 간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과민

모는 ʻʻ과학기술의 민주주의 운동ʼʼ을 통한 ʻʻ시민과학ʼʼ을 주장했다.

ʻʻ지금처럼 과학기술에 지배받거나 무력한 시민이 아니라 ʻʻ시민을 

위한 과학ʼʼ으로,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 의해 과학기술의 방향이 

선택되는 ʻʻ시민에 의한 과학ʼ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형용모순처럼 보이는 ʻ시민과학ʼ을 우리는 현실로 만들어내

야 합니다.ʻʻ (시민과학 창간호, 1998. 11)

ʻʻ시민과학센터는 대체로 앨런 어윈의 책 <시민과학>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랐다고 생각한다. 어윈의 시민과학 개념은 ʻ일반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ʼ, 그리고 ʻ일반시민의 필요와 관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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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과학ʼ을 말하는데, 전자의 제도적 사례가 합의회의나 시

민배심원이라면 후자의 제도적 사례는 과학상점이나 참여설계가 

거기에 해당한다.ʼʼ (김명진, 전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2018. 5. 25 발언요약)

과민모는 출범 다음해였던 1998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도했던 합의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 그 주제는 ʻʻ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ʼʼ였는데 국내 최초의 합의회의 프로젝트

였다. 합의회의 모델은 과민모 구성원들이 이미 주장해왔던 방법

론이었는데 그런 모델을 담보할 만큼 사회적 조건-비판적인 담론

과 실천-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관

련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ʻʻ생명안전 ․ 윤리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ʼʼ
이 구성될 수 있었다. 

 

[그림 2] 2002년 시민과학센터의 ʻʻ생명윤리법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ʼʼ (오른쪽), 

2017년 시민과학센터 소식지 ʻʻ시민과학ʼʼ 마지막 호(왼쪽). 



한국의 시민과학이 전하는 메시지: 1982~2018 61

과민모와 연대모임은 2005년 생명윤리법이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조항을 법안으로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배아복제연구의 금지 조항은 완전히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생명윤리를 독립적인 법안으로 제정한 사례는 국제적으

로 유일했다. 한편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생명공학 사회운동에서 소외된 구성원들도 생기면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과학센터는 현안 이슈에 치중하는 

단기적 정책투쟁보다는 시민의 문제의식 확산을 지향하는 중장기

적 담론투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김환석, 2017).

2005년 2월 과민모는 시민과학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ʻʻ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ʼʼ)이 방영되면서, 

2006년 5월 황우석 등 6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사회 전체가 논쟁에 휩싸였다. 당시 시민과학센터는 

조직 차원의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차원의 참여만 하기로 결정

했다. 센터의 임무를 ʻ시민운동단체ʼ로서 설정하기 보다는 ʻ과학기

술에 대한 진보적 담론 생산ʼ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 때문이었다. 

그동안 시민참여센터는 3차례의 주요한 합의회의 프로젝트

를 수행했고2) 여러 차례 소규모 과제를 수행했으며, 단행본을 출

간하거나 회원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을 열었다. 특히 격월간으로 

꾸준히 발간한 ʻʻ시민과학ʼʼ은 통권 100호를 발간함으로써 시민과학 

현장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 영화보기 모

임은 회원들 간의 친교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육 · 강의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동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2) 1998년 유전자조작식품 합의회의, 1999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004년 전력정책 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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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시민과학센터의 최대 기여는 맹목적인 과학기술 개발의 위험이 

점점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ʻ과학기술 민주화ʼ의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ʻ과학기술 민주화ʼ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완성은 아직 먼 과제로서, 시민과학센터는 거

기로 가는 긴 도정의 한 매듭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숙의 민주주의적 시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센터의 노력은 헛된 것은 아니었음이, 2017년 신고리 5, 6호기 핵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와 생명윤리법에 공론화를 도입하려

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환석, 2017).ʼʼ

시민과학센터는 2017년 해산을 선언했다. 시민과학센터의 

해산에는 오랜 동안의 활동무력화 과정이 누적되었던 결과였다. 

왜 시민과학센터 활동은 침체되었는가? 무엇보다도 2005년 생명윤

리법 제정의 성과를 조직적 역량강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

을 고려해 볼만하다. 센터 구성원들은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도 그

것을 ʻ성과ʼ라고 인식하기보다는 ʻ완벽하지 못함ʼ에 초점을 두면서 

ʻ실패ʼ라고 인식했다.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역량은 뛰어났지만 

자신의 성과를 조직강화로 연결하는 역량은 다소 부족했다. 외부

적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전문가주의, 과

학예외주의가 큰 장애로 작동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시민과학의 

과제로 남았다. 

최종적으로 시민과학센터는 한국의 시민과학 분야를 구체화

하고, 이론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센터는 서구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된 ʻ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ʼ, ʻ시민지식(lay 

knowledge)ʼ 등의 개념들을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로 제

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영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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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연구센터(2004~ )

과학상점(Science shop)은 유럽에서 시작된 시민과학 모델 중 하나다3). 

과학상점은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가 연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고 상업적 동기가 없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과

학기술 문제를 의뢰받아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Irwin, 1995).

한국에서는 1998년 ʻ공대저널ʼ을 간행하던 학생들을 중심으

로 ʻ과학상점운동 관악학생특별위원회ʼ가 만들어졌고 도림천 개선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전북대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양자 

모두 학교제도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중

단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과학상점 모델은 시민참여연구센터가 거

의 유일하다. 연구센터는 2002년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학상점 준비모임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지

식,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교육 및 

연구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했다. 과학상점 활동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뢰자이

면서 참여연구자이며 동시에 과학기술자들을 자극하는 매개체였

다. 센터 활동가들은 지역 공동체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

체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실천적인 존재이유를 찾을 것

3) 과학상점(science shop)은 1974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시작된 연구센터이다. 과학

기술활동이 사회와 유리되는 것을 막고 누구나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게 할 목적이다. 1978

년 암스테르담 대학은 교내에 과학상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비영리단체와 대학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의 민주

화를 위해서 과학상점이 증가했고 과학상점 활동은 ʻʻ살아있는 지식(living knowledge)ʼʼ이라는 구

호로 대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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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했다(이상동, 2005).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구체적으로 과학 기술 분야의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직접 과학 기술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센터의 최초 시범 

프로젝트는 ʻʻ대전 1,2공단 환경개선활동ʼʼ이었다. 당시 센터는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몇 가지 활동을 수

행했다. (1)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와 유사한 외

국 사례의 연구 등 기초 조사 (2) 대전시 발주 연구조사 프로젝트

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감시 (3) ArcView-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단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지도 작성을 했다.

 

<그림 3> 시민참여연구센터 2015년 주민워크숍(왼쪽), 2017년 주민워크숍(오른쪽)

센터는 프로젝트 사업 이외에 대안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했다. ʻʻ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ʼʼ의 마을모임과 함께 기존 과학

교육을 넘어서는 창의적 교육내용 개발을 목표로 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 ʻʻ물과 수자원ʼʼ이라는 주제에서는 ʻʻ1.5리터 PET병 

속 물이 지구의 전체 수자원이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얼

마나 되는지 실습하기ʼʼ, ʻʻ각자 자기 집의 부엌과 화장실, 세탁기 



한국의 시민과학이 전하는 메시지: 1982~2018 65

등의 수도를 일정시간 계량해보고 수도 계량기의 수치와 비교해

보기ʼʼ, ʻʻ우리 마을 하천의 산소용존량과 오염도 측정해 보기ʼʼ 등 

놀이형 수업을 유도했다. 

2015년 센터 연구자들은 사회문제해결 R&D가 여전히 기술

공급 중심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참여와 현장에 대한 연구자

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리빙랩 모델을 시작했

다. 첫 번째 사업은 대전지역 내 사회문제해결 R&D 이슈 발굴 

시범활동이었다. 대전지역의 3개 지역-대화동, 중촌동, 금산군-을 

선정하여 탐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민워크숍 등을 진행하

는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했다. 주민워크숍에

서 나온 주민 발언은 그동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ʻʻ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은 둘째 치고, 이렇게 직접 우리 이야기

를 들으러 찾아와 준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교육의 대상이었고, 

문제는 우리에게만 던져졌다. 문제를 들으러 와 준 것만으로도 고

맙다.ʼʼ(김민수 외, 2016) 

한편 센터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지속성 문제였다. 대

부분의 회원들은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렵웠고, 4-5년 이

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ʻʻ센터활동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

면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항상 프로젝트 비용이 충분치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과학을 멀게 느끼기 때문에 센터 

활동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센터는 리

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사회 환경과 민주주의가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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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빙랩 같은 시민참여 활동이 자족적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점점 리빙랩 활동이 조밀해지면서 어느 순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ʼʼ (김민수, 시민

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2018. 2. 23 발언요약) 

센터가 겪고 있는 문제는 1990년대 서울대와 전북대의 과학 

상점이 중단된 배경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과학상점 모델의 지속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과학 상점 활

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런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과학상점의 제도화로는 

과학상점 활동이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부분적으

로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는 방법이 있다.

4) 네이처링(2012~ )

네이처링(Naturing)은 자연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

한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이다. 네이처링의 강홍구 대

표는 이 플랫폼을 기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ʻʻ기업 형태가 

가장 지속가능하다ʼʼ고 판단했다. 네이처링은 공익적이고 창의적 

서비스로 인정받아 ʻʻ인터넷서비스 Mashup Camp 2013ʼʼ 대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링은 자연생태교육과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기획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

으로 전환했다. 

네이처링의 생태지도 작성 활동은 유럽의 시민과학 모델과 

유사하다. 회원들이 자연관찰을 수행하고 네이처링 플랫폼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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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면 관찰 위치가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한 번의 자

연관찰은 지도 위의 표지점 하나로 매칭된다. 그 점들이 모여 기

후변화 지도나 봄꽃지도, 반딧불이 지도, 학교숲 지도가 되었다. 

이 지도는 생물의 서식지, 시간과 기후, 생물 사진 등의 정보를 

가시화한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4> 네이처링 모바일앱 화면(왼쪽), 

ʻʻK-BON 국민참여 모니터링 – 남산제비꽃 개화 기록ʼʼ(오른쪽) 

네이처링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연안내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자연안내자란 생물, 

생태, 생명의 관계에 대한 시선,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 각 분야 

전문가를 의미한다. 현재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네이처링은 ʻʻ2017 환경부장관 표창(생물다양성보전 

플랫폼)ʼʼ을 받았고, 환경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 함께 시민과학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바이오블리츠(서울, 성남, 부산, 충북, 

전북, 경북, 울산, 경남 람사르재단, 낙동강 등), 청소년 생물다양성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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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프로그램(환경부), 경상남도 제비 생태탐구 프로젝트, 한국생물

다양성 관측네트워크(K-BON)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성대골 리빙랩(2016~ )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ʻʻ마을에서 에너지 전

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ʼʼ라는 워크숍을 열고 ʻ절전소ʼ를 시작

하기로 결정했다. 절전소 운동에 2012년 총 70가구가 참여해서 

35,000킬로와트시(kWh)를 절약했다. 이후 절전소 운동은 여러 상

가와 학교로 확대되었다. 2012년 4월 성대골에 마을학교가 생겼는

데, 이 학교는 강당으로 쓰던 공간을 임대했기 때문에 겨울이 다

가오면서 난방문제가 고민이었다. 

<그림 5>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태양광 놀이 워크숍 (김준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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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을연구원 활동 공유 워크숍 (김준한 외, 2017)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석유, 가스, 전기를 쓰지 않고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열개선사업을 시작했다.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건물 단열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2013년 마을기업 ʻʻ마을닷살림 협동조합ʼʼ을 만들었

다. 2015년부터 주민들은 에너지반상회를 열고 있다. 반상회를 통

해서 가정용 누진제요금 문제를 토론했고, 미니태양광과 태양열온

수기도 보급했다. 

2016년에는 마을 공동체는 태양광을 주제로 리빙랩을 수행

하기로 결정했고 주민들은 ʻʻ마을 연구원ʼ이 되었다. 이 사업은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마이크로발전소, 연세대학교 지속가

능한 도시 전환연구소와 함께 수행했었다. 이 사례는 태양광 기술

에 대한 시민지식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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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성대골 사람들은 서로를 ʻ연구원님ʼ이라고 불렀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원래 에기평(에너지기술평가원)이 기획한 것이지

만, 때로는 주민들이 에기평보다 뛰어났다. 주민들이 학습능력이 

뛰어나서 빠르게 따라왔다. 그런데 에기평의 엄격한 회계기준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잘 맞지 않아서 자주 긴장관계가 발생

했다. 각 국면마다 성대골 사람들의 비전과 방법 선택, 그리고 조

망크기는 에기평과 달랐다.ʼ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8. 

3. 19 발언요약) 

성대골 리빙랩에서 제작한 ʻʻ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시

민 가이드북(2017)ʼʼ에 따르면, 마을닷살림 김소영 대표는 이런 모

든 활동의 바탕에는 ʻ성대골 공동체ʼ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평가

했다. 주민들이 꾸준히 에너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성대골 사

례를 볼 때, 시민과학과 리빙랩 활동의 성공 여부는 성과지표에 

의존하는 평가가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세월호 다큐멘터리 ʻʻ그날 바다ʼʼ(2015~ ) 

2015년 1월, 시사 동영상 ʻʻ김어준의 파파이스ʼʼ에서 김어준씨는 세

월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선언했다. 10억 원을 목표로 

ʻʻ프로젝트 부(不)ʼʼ 웹사이트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개시했다. 

프로젝트 부(不)는 ʻʻ한자로 아닐 부, 부정부패, 부조리에 대해 안 

된다, 거부한다는 의미ʻʻ라고 밝혔다. 이 펀딩 프로젝트는 45일 만

에 10억 원을 넘어섰고, 다시 10억 원의 추가펀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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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차 펀딩도 완료되었으며 총 참여 건수는 16,021건에 

달했다. 

ʻʻ암걸려 죽을 것 같에여 부디 제발 진실의 한조각만이라도 완성되

길 기대해봅니다.ʼʼ4) 

ʻʻ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나라에 대

한 자괴감마저 들지만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뜨거운 일침을 가

해서 앞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시초가 되ʻʻ5)

ʻʻ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저는 알량한 소정의 펀드금액 참여로 밖에 

대신할 수밖에 없네요.ㅠㅠʼʼ6)

일반 대중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펀딩에 빠르게 참여한 

배경은 정부와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공식적 정보에 대한 불신 때

문이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지식의 결핍을 자발적으로 메우고자 

했다. 이 영화는 원래는 2015년 9월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제작 

중에 추가 자료가 계속 발견되어 개봉이 계속 늦어지다가, 2018년 

4월 ʼʼ그날, 바다(김지영 감독, 정우성 내레이션)ʼʼ라는 제목으로 극장 

개봉되었다. 

4) 임성호. 프로젝트 부 웹사이트 댓글, 2015-03-20

5) 양소운. 프로젝트 부 웹사이트 댓글, 2015-04-17

6) ppicc91. 프로젝트 부 웹사이트 댓글,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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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세월호 자료가 방대해요. 그 방대한 자료를 ... 진짜 많이 본 분은 

수연아버님(박종대씨)이라고 유가족이신데, 굉장한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증거보전 신청

하고 공무원과 끝까지 싸우고... 그 자료를 밤에 다 읽고, 수연아버

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들이 사실은 데이터 위주로 

갔었다가, 뒤에 그것을 근거로 수연아버님이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생존자들의 공통된 경험, 서로 모르는 생존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한 결과는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

에는 사실 제가 그걸 경시했어요....... 제가 초반에 (AIS)지그재그를 

발견했을 때 제가 찾아갔는데 수연아버님이 딱 그 얘기하더라고

요. 지그재그를 보면서 크게 동요는 안하시면서 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ʻ감독님 아니야,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날아갔어ʼ. 
그때 들었던 거예요. 2014년 10월에 들었는데 그 때 제가 과학적 

태도가 몸에 안 배었었나봐요. 사실 그건 물리적 현상이거든요. 그

리고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도 수연아버님이 말

한 자료들을 다 보니까 사람이 날아갔다는 것은 팩트더라구요. 서

로 모르는 여러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면 이건 

팩트거든요. 그 때는 그걸 경시했어요. (김지영 감독, 2018. 4. 18)ʼʼ

다큐 제작팀과 세월호 가족들은 꾸준히 정보와 의견을 교류

했고, 그 과정에서 ʻ생존자의 증언에 의한 물리적 현상ʼ과 ʻ(기계가 

생산한) 데이터ʼ 사이의 일치여부를 기본적 준거 틀로 수립했다. 

최종적으로 영화제작팀은 박두재 물리학교수, 최성식 관제장비 엔

지니어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토대로 세월호의 의도적 침몰가능

성을 주장했다. 작업 방식은 김지영 감독이 먼저 사실을 발견․수
집하면 협력 전문가들이 분석․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7). 한

7) 그날바다 관객과의 대화, 박두재 한성대 물리학과 교수(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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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세월호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경험했던 전

문가들의 문제를 호소했다8). 

ʻʻ(특조위, 선조위) 가장 큰 문제는 상상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경직

돼 있어요. 참사사고가 왜 났는지 상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배운대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뭐냐면 선조위나 특조위에게 아니 왜 범죄적인 요

소를 빼느냐? 교통사고 났어도 그냥 나는 사고가 있고 일부러 내

는 사고가 있다.9)ʼʼ 

세월호유가족들은 이 영화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모

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경쟁가설로는 네티즌 자

로의 괴물체 충돌설 등이 있다. 양자 모두 자기 가설에 대한 반론

을 열어놓고 있다. 이 다큐 영화는 다수의 자발적 참여와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 및 노력 동원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사회적

으로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시민들의 강한 동기부여는 정부의 재조사를 압박했다.

7)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2016~ )

2016년 6월 과학기술인 단체 ʻʻ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

크(ESC,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가 출범했다. 여기서 ʻ과학기

8) 그날바다 관객과의 대화, 예은아버지 유경근씨(2018. 5. 12) 

9) 그날바다 관객과의 대화, 준형아버지 장훈씨(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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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ʼ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과학기술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

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ESC는 출범 목적에 대하여 

(1)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 

(2) 과학기술이 권력집단이나 엘리트만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 과학기술 활동을 추진 (3)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

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ESC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

지만 초대 대표 윤태웅 교수는 ESC를 과학전문가 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라고 정의했다. 누구나 ESC의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

고 과학자도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ʻʻESC의 활동은 시민과학센터의 연장선에 있고 우리활동은 시민과

학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ESC의 조직성격은 과학기술자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다. 그 안에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흔히 과학기술자의 전문성과 시민을 별개의 사람으로 분

리시켜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모두는 시민이고 각자 아주 좁

은 범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 모든 

시민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시민

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융합이라는 문제도 서로 다른 전문성들 

끼리 협력해야 한다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모두 시민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면 서로 쉽게 협력할 수 있다. 각

자 다른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모두 시민이라는 점

을 확인하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중략)........ 탈원전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탈원전은 시민

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식의 주장은 안타깝다. 탈원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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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는 과학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사람이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

다. 게다가 원자핵발전 전문가와 탈핵 활동가 중에서 누가 더 원

전 없는 세상에 대해 상상해봤는지를 생각해보면 탈핵 활동가들이 

탈핵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ʼʼ (윤태웅, ESC 

대표, 2018. 5. 28 발언요약) 

ESC는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 약 450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고, 각 회원들은 열린정책위원회,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과학문

화위원회, 크라우드펀딩위원회, 과학교육위원회, 해외과학기술인위

원회 등의 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문화위원회는 ʻʻ과학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단순히 좁히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중략) 세

상을 태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ʼ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팹랩 

트럭, 과학 페스티벌, 오픈 랩 등도 계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위원회는 ʻʻ시민이 원하는 연구를 시민이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ʼʼ
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펀딩 사례로는 2016년 12월 ʻʻ트랜

스젠더 건강연구(김승섭교수팀)ʼʼ를 선정했고 목표 펀딩(2,000만원)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ʻʻ스키로봇 다이애나(한재권교수팀)ʼʼ 제작을 

위한 펀딩(2,000만원)도 진행했다. 다이애나는 2018년 평창올림픽 

스키로봇 챌린지에 도전했다. 한편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는 대학

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 같은 청년 과학기술자의 인권문제를 다루

고 있다. 지금은 연구실 생활을 게임 형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게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ESC는 제도개선 활동으로 과학기술 관련 개헌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

으로 삼도록 명시한 헌법 조항(제127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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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시민과학 활동가

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사안이기도 했다. 2018년 2월, ESC

는 1,006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ʻʻ과학기술, 경제발전 수단으로 명

시하는 헌법조항 개헌 필요ʼʼ라는 제목의 국회청원문을 제출했다. 

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 

신고리 5 · 6호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7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가 채

택한 ʻʻ시민참여형조사ʼʼ 방식은 대표성을 갖춘 일정수의 시민들에

게 전문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방식이다. 무작위 추출된 2만 명의 최

초 조사자 중 500명을 층화확률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시민참여

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을 위해서 인터넷 상에 자료제공, 동영상 강의, 

질문과 응답이 가능한 게시판을 제공했고, 종합토론회는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

는 시민참여단의 설문 결과(ʻʻ건설재개ʼʼ 의견이 59,5%로 ʻʻ건설중단ʼʼ 의
견 40.5%)를 토대로 정부 측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ʻʻ축소(53.2%)ʼʼ, ʻʻ유지(35.5%)ʼʼ, ʻʻ확대(9.7%)ʼʼ 의
견이 나옴에 따라 원전축소 정책도 함께 정부 측에 전달했다. 건

설재개와 원전축소는 상충하는 태도였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재개를 지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전 축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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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공론화위원회가 제공한 원천자료(1차, 4차)를 토대

로 구성한 것으로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자들의 의견 분화를 볼 

수 있다. 유보항목 없이 ʻʻ건설중단ʼʼ과 ʻʻ건설재개ʼʼ 중 택일해야 하

는 최종조사 결과보다, 유보조항을 인정하는 4차 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의견이 비슷하게 

도출되는 상황을 우려해서 유보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종 조사를 실시했는데, 때문에 충분히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

했어야 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4차 조사가 더 자연스러운 결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조사_분포 
[명(%)]

시민참여단_분포 
[명(%)]

4차조사_분화
[항목/명(%)]

4차조사_분포
[명(%)]

① 
건설
중단

5,522 
(27.6)

138
(27.6)

137
(29.0)

① 108(78.8)

191
(40.5)

② 23(16.7)

③ 4(2.9)

④ 2(1.4)

② 
건설
재개

7,327
(36.6)

184
(36.6)

173
(36.7)

① 10(5.7)

265
(56.2)

② 161(93.0)

③ 2(1.1)

④ 0(0)

③ 
판단
유보

4,095
(20.4)

178
(35.5)

132
(28.0)

① 63(47.7)

13
(2.7)

② 64(48.4)

③ 5(3.7)

④ 0(0)

④ 
잘모름

3,062
(15.3)

29
(6.1)

① 9(31.0)

2
(0.4)

② 18(62.0)

③ 2(6.8)

④ 0(0)

합계 20,006
(100)

500
(100)

471
(100)

471
(100*4)

471
(100)

<표 2>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단 의견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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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볼 때, 몇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숙고과정 후 최초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41.8%(197명)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고가 진

행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식을 확인시켜준다. ʻʻ판단

유보ʼʼ와 ʻʻ잘모름ʼʼ 집단은 물론이고 ʻʻ건설중단ʼʼ과 ʻʻ건설재개ʼʼ처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집단조차도 숙의 후에는 입장을 변경

했다..

다음으로, 최초 설문조사에서 ʻʻ건설중단ʼʼ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 16.7%가 ʻʻ건설재개ʼʼ로 입장을 바꾸었는데 반해, ʻʻ건설재개ʼʼ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단지 5.7%만 ʻʻ건설중단ʼʼ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종합토론회에서 ʻʻ건설중단ʼʼ측보다는 ʻʻ건설재개ʼʼ측이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데 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참여자들이 숙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다

고 생각하고 의견을 변경을 결심한 결과일 수도 있다10). 

마지막으로 ʻʻ판단유보ʼʼ집단의 분화에 대한 것이다. 공론화위

원회 측은 최초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때 ʻʻ판단유보ʼʼ군과 

ʻʻ잘모름ʼʼ군을 하나로 묶어서 ʻʻ판단유보(발표 명칭)ʼʼ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는데 결과적으로 ʻʻ잘모름ʼʼ집단은 덜 참여했고, ʻʻ판단유보(설

문항목 상 명칭)ʼʼ 집단은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71명의 

1차 선택 분포를 역으로 검토했을 때 ʻʻ판단유보(28.0)ʼʼ, ʻʻ잘모름(6.1)ʼʼ
의 비율이었다. 이 두 집단을 묶어서 분류하면서 원래 ʻʻ판단유보

10) 시민참여단 안영실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ʻʻ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까지만 해도 

원전은 안 좋은 거니까 중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을 가서 발표를 듣고 책자를 받아보고 3주간 공부도 하고 직접 가서 토론을 다시 하고 그러

는 동안에 이게 중지함에 따라서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ʼ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영상백서, 공론화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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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ʼʼ군의 규모보다 더 많이 ʻ선정ʼ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ʻʻ판단유보ʼʼ와 ʻʻ잘모름ʼʼ 두 군을 하나의 집단

으로 분류함으로써 얻은 것과 놓친 것이 발생했다. 우선 판단유보

군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면서 원천데이터 상에서 ʻʻ판단유

보ʼʼ 군의 특질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공식적 자료상에서 이 

두 군을 하나의 집단처럼 처리하면서 두 군 사이의 특질적 차이

가 간과되었다.

최초 설문에서 ʻʻ판단유보ʼʼ를 선택했던 집단은 4차 선택에서 

의견을 결정하면서 분화했다. 일반적으로 이 집단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방향으로 분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

제로는 ʻʻ건설중단(47.7%)ʼʼ과 ʻʻ건설재개(48.4%)ʼʼ로 분화했다. 이것은 

시민참여단 전체 평균분포(40.3% vs 56,4%)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

었다. 그들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평균비율보다 훨씬 높은 정도

로 건설중단을 선택했다. 이 집단은 평소에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

내지 않지만 건설재개 견해가 더 지배적인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

고 독자적인 판단을 수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보

안내를 받고 상호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ʻʻ지식의 공동생산ʼʼ에 참여

했다. 그들의 결정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었고 정부는 

그 권고를 수용했다. 시민참여단의 판정은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ʻ진실ʼ이 되었다. 그들은 당장의 건설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원자

력발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준거가 될 지식을 생산했다. 새롭게 생

산된 ʻ우리의 지식ʼ은 바로 원자력발전이 장기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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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과학, 운동에서 연구플랫폼까지

이상에서 소개한 8개의 시민과학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본다면 

아래 <표 3>과 같다. 한국의 시민과학은 주로 교육으로서의 시민

과학과 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 사례가 많고, 반면에 거버넌스로서

의 시민과학 사례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중이며 연구플랫폼으

로서의 시민과학은 거의 출현한 적이 없다. 

사례 유형

1 한국의 공해지도(1986)와 환경운동 운동

2 시민과학센터(1997~2017) 운동, 교육

3 시민참여연구센터(2004~ ) 교육, (플랫폼)

4 네이처링(2012~ ) 교육, (플랫폼)

5 성대골 리빙랩(2016~ ) 거버넌스, 교육

6 세월호 다큐멘터리 ʻʻ그날 바다ʼʼ(2015~ ) 운동

7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2016~ ) 운동

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 거버넌스

<표 3> 한국의 시민과학 유형 분류 예시

환경운동과 시민과학센터는 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 활동을 

대표했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과학상점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서 

과학연구자들과 시민참여자들을 매개하는 플랫폼 형식인데, 한국

에서는 교육의 성격이 좀 더 강했다. 네이처링은 기능적으로는 플

랫폼이지만 연구작업을 매개하기 보다는 교육 모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성대골 리빙랩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는 시민참여 기

반 사회적 의사결정을 시도한 것으로서 거버넌스로서의 시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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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시민과학센터와 성대골 리빙랩은 대중의 과

학이해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으로서 시민과학 분

류에도 해당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시민참여 및 시민과학 활동 

사례들[별첨 참조]에 대해서도 시민과학의 유형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시민과학 활동 안에도 교육, 운동, 연구플랫

폼, 거버넌스라는 성격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시민과학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성과를 제시했다. 우선 (1) 시민과학은 과학주의

와 전문가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대중적 의제로 만들었다. 근

대과학 모델이 제시하는 자연과 세계에 대한 공식적 · 표준적 해석

을 거부하고 다양하고 대안적 이해를 제안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

음으로 (2) 그동안 과학기술법제도와 정부정책에서 발전주의적 시

각이 주류적 흐름이었는데 시민과학은 생태주의와 대중의 과학이

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열었다. 그 결과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는 사회적 관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3) 과학기술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지식생산의 한 축이

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들도 시민과학과 시

민참여 모델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

술정책에 대한 시민과학진영의 비판이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있다

는 의미이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사회적 의사결정

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민참여자들은 이미 

과학주의, 즉 ʻ유일한 진실의 세계ʼ라는 틀을 넘어서고 있었다. 

ʻʻ아침식사 후 양쪽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

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일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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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11).ʼʼ

한국의 시민과학은 계속 변화 중이지만, 아직도 주류과학의 

부속물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기의 시민과학이 ʻ교
육ʼ이나 ʻ운동ʼ의 성격이었다면 최근의 시민과학은 ʻ거버넌스ʼ 성격

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과학은 교육과 운동의 영역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ʻ연구플랫폼으로서 시

민과학ʼ은 유럽과 북미에서 그 가능성을 실험 중이다. 다양한 시

민과학의 잠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과학 활동과 

정부정책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1) 국내 관련 법제도는 과학주의와 전문가주의를 강화하고 

시민과학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그동안 관련법은 과학자와 시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고 시민의 지위를 수동적 역할로 상정했다. 

법제도는 당대의 인식론적 지형을 대변하며 미래의 실천적 차원

을 규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제도는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를 설

정하면서 과학기술(또는 정부기관)에게는 능동적 역할을 시민에게

는 수동적 역할을 배정해왔다. 법제도 내에서 시민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 이외에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근래에는 국가주도 과학기술 발전을 반성하면서 

민간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

기서 민간주도란 대체로 기업(산업) 중심의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

고 있다. 정부 정책은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혁신의 주체인 시민의 

11) 조원영. 신고리 5·6호기 ʻ시민참여단ʼ 체험기, ʻʻ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입

니다ʼʼ(한겨레,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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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시민(대

중)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관련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거의 권한을 주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왔었다. 

(2) 한국의 시민과학은 정부 비판적이고 체제 저항적 성향

을 내장해왔다. 이는 한국의 정치 환경이 민주적이지 못한 배경 

때문이었다. 시민과학은 과학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적 민주화 문

제를 함께 부담해야 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권력 구조

는 ʻ과학주의ʼ 또는 ʻ전문가주의ʼ와 ʻ경제제일주의ʼ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방해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교류와 협력

을 경험하기 어려웠다.

(3) 정부와 과학자집단 만큼이나 시민과학 활동가들도 결정

론적 관점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 시민과학센터는 생명윤리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냈으면서도 배아복제연구의 금지 조항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 크게 부각하면서 활동성과를 조

직적 성과로 전환해내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 의견이 우세하자 매우 실망한 나머지, 원전축소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활동가들이 인식론적으로 시민과학에 대하여 

미리 결정된 ʻ이상적 모델ʼ을 가지고 있다는 함축이다. 그런 관점 

때문에 한국이라는 지역적 변이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4) 정부 영역에서 수행되었던 시민참여 사업의 경우, 여전

히 성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는 다수의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했지만 시민참여라기 보다는 시민동원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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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한 정부 관계자는 농촌 리빙랩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발언한 바 있다. 

ʻʻ대다수의 이런 클러스터 사업은 경쟁형 구조로 가져가는데 리빙

랩 방식은 주민참여형이다 보니 공동체이다보니까 경쟁이 없는 사

업이 많이 되지 않겠나, 경쟁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도 약간

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중략)... 유럽에서는 잘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동양권과 서양권의 성격의 차이인지, 이

런데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사업진행이 어렵고 잘 안 되는 이런 것

들이 있다.12)ʼʼ

이상의 발언은 정부기관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정

부 주도 사업들은 참여자들을 경쟁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이런 

관행은 대중적으로 내재화되었고 협력적 사업방식을 방해했다. 결

국 정부주도 사업을 많이 할수록 공동체 의식은 붕괴되었고, 정부

주도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민을 동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정부지원 영역에서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평가

할 때 기존의 정량적 사업성과 기준을 재고하고 대신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중요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5)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시민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에 미숙했고, 의사소통을 훈련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상이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쉽게 달성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의사

소통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 간 의사

소통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은 각각 고유한 

12) STEPI 주최로 진행된 ʻʻ제5차 행복한 농촌만들기 대토론회(2014. 11. 13)ʼʼ의 발언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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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언어에 익숙하다. 따라서 그들 사이 교류는 추가적인 접근

과 노력이 요구된다. 집단 간 의사소통의 부족은 시민과학 활동가

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정책입안자는 물론이고 시민과학 활동가들

에게도 훈련과 경험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5. 나가며 : 시민과학의 제도화

시민과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학지식이 과학자(집단)에 의해

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 생산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자이든지 시민이든지 그들은 모두 ʻ지식의 

공동 생산자들ʼ이다. 이 점이 사회적으로 공히 인정될 수 있다면 

시민과학은 더 많은 잠재성을 발휘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과학은 

기존의 공식적인 과학작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시민들

이 단지 과학지식의 대상이거나 소비자(또는 수혜자)가 아니라 생

산자(제작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를 잘 연결해주

고 도와주는 새로운 연구플랫폼과 거버넌스 방식을 적극 모색해

야 한다. 

2018년 2월 발표된 ʻʻ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

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2)ʼʼ에는 ʻʻ참여ʼʼ라는 단어가 52

회, ʻʻ국민참여ʼʼ는 6회 언급되지만 ʻʻ시민과학ʼʼ은 전혀 등장하지 않

는다.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참여 개념은 자주 사용되지만 구체적

인 방법론은 아직 없다. 시민과학센터가 제기했듯이 ʻʻ시민을 위한 

과학ʼʼ에서 ʻʻ시민에 의한 과학ʼʼ으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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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세월호 다큐멘터리 크라우드펀딩은 과학적 조사에 대한 시

민들의 강한 동기부여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있

다. 그들의 행동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형식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시민들은 제

도적으로 적절한 방법론을 제공받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과학작업

의 공동생산자가 될 수 있다. 

과학지식의 공동생산은 지식의 형성과 그 지식의 사회적 승

인과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전통적 과학연구 방식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과학

지식의 공동생산 플랫폼이 가능해지면 연구자들도 다른 연구 분

야와 협력하기 좋은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다수의 전문성과 대

규모 시민이 함께 수행하는 과학작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관련 연구와 제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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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반공해 협의회,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1982, 

1984, 

1988,

1993

공해산업 유치를 통해 중공업화를 

꾀한 정부의 경제 정책, 과학기술 

개발 정책의 폐해들이 심각한 공해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이들 

문제를 주민 운동 차원에서 해결

하고자 출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

하는 연구자

들이 협의회 

조직, 일반시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KAAS)

1991 천문교육과 천문행사를 통한 

우주문화 확산

아마추어 천문학을 바탕으로 국민

과학 진흥에 이바지하여 과학한국

건설에 일익을 담당

아마추어 

천문학자

SING그룹

[진보네트워크센터]

1995 정보 공유 운동인 카피레프트 운동을

실천

일반시민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시민과학센터

1997,

2005

시민참여과학

과학기술의민주화

STS연구자들 

주도, 시민회원

생태보전시민모임 1998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 만들기

서울시/국립산림과학원/생태보전 

시민모임 공동 프로젝트 제비 둥지 

조사를 통해 개체수 조사 활동

일반시민

새만금생태시민조사단 2003 시민 모니터링에 기반한 습지 보전

활동 사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교사

모임/인천저어새 네트워크

새만금을 

아끼는 

시민들

시민참여연구센터 2004 실제적인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구현, 연구주제 설정 및 연구 활동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

대전지역 

연구자들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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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임실 중금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2009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원

순환 농업과 쓰레기 배출 제로, 저탄소

농축산물을 생산, 에너지 카페 등 

관광상품을 이용해 도농교류를

활성화, 주민의 소득을 향상

김정흠선생 

주도, 

중금마을 

사람들

구제역매몰지 정보공유 

감시운동

2011 웹기반 매몰지 지도 작성 활동

이용자 참여 정보공개운동: 구제역 

매몰지 정보 공유 감시 운동

일반시민

차일드세이브 2011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의 위험으로

부터 아이들을 지키지 위해 시작된 

시민들의 모임

네이버카페

약 3만여명의

회원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2011 ʻ̒우리도 에너지 위기에 견딜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보자ʼʼ
성대골 마을

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2012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대책 일반시민

한국생물다양성 

관측네트워크(K-BON)

201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도 기후

변화 적응 생물종다양성 관리체계 

구축

전문가와 

민간연구단체 

및 동호회

네이처링 2012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싶은 동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기술과 인간 네트워크를 지원

일반시민

지구사랑탐사대 2013 전문가와 어린이 참여하는 과학활동 어린이과학

동아 주도

일반시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2013 전문적인 핵종분석 시스템을 갖추

고 식품을 비롯한 생활 주변의 방사

능을 측정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한살림 등 7개 

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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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개구리탐사단 2014 수원청개구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ʻ군집 감소의 가설ʼ을 

세우고, 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목표로 함

그 결과를 학술논문을 작성

장이권교수

주도, 

일반시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2014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활동

ʻ우리동네 위험지도ʼ 앱 제공, 우리

동네 위험지도 2.0(2016) 개발

일반시민

일과건강

시민과학프로젝트 2015 산림생태계 연구를 위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

숲해설가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립산림과학원 

주도

일반시민

그날바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2015 16,000명의 모금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부

클라우드 

펀딩 시민참여

ESC, 변화를 꿈꾸는 과학

기술인 네트워크

2016 우리는더나은과학과더나은세상을

함께추구한다.

1. 우리는 과학기술의 합리적 사유

방식과 자유로운 문화가 한국사회

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과학기술이 권력집단이

나 엘리트만의 소유가 아니라 시

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

한 대안적 과학기술활동을 추진

한다.

3.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사

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한다.

과학기술인 

주도, 누구나 

참여가능, 

정기회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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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공론화

위원회

2017 시민이 참여하는 신고리원전 건설 

정책 수립 

무작위추출된 

시민참여단

공론화위원회

각 진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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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zen Science Stories in Korea: 1982~2018
Kim, Ji Yeon

ABSTRACT

The concept of citizen science(CS) is defined as ʻʻscientific work carried out by 
citizens.ʼʼ Here, ʻcitizenʼ means someone who has knowledge of everyday life,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formal expertise in a related field. This 

definition may encompass scientists, as many scientists participate in scientific 

democracy and use their expertise in a citizen-oriented manner. That work is 

derived from their citizenship, so their scientific work is CS. CS in Korea has 

expanded from the Korea Pollution Research Institute, which was founded in 

1982, to the Center for Democracy in Science & Technology, which was founded 

in 1997. Furthermore, in recent years, government agencies have started using CS 

approach. In this paper, I introduce Korean CS and examine its accomplishments 

and difficulties through eight cases. I show that Koreaʼs CS activities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society and the experience of these 

activities ha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CS. I do so by examining 

four modes of CS and explore practical messages for more varied roles of CS. 

Until now CS has been main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ʻʻCS as educationʼʼ 
or ʻʻCS as movementʼʼ in Korea. However, governance and the platform mode of 

social decision-making or research, though still rare, have recently emerged as 

additional CS activities. Although it cannot be said with certainty that CS is 

better, it is undoubtedly better the more varieties of its modes coexist. The 

four types of CS will contribute individually or complementarily to social 

learning. Thus, because of its distinctive potential, CS is not exhausted by the 

supplementary concept of science.

Key terms❘Citizen Participatory, Citizen Science, Scientific Work, Institutionalization, 

Platform, Governance, Social Learning




